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2 선고 2020가단204055(본소), 2021가단202308(반소)

판결 [퇴직금 등 청구ㆍ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1. A

2. B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피고(반소원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김경한, 이욱래, 김은택

변론 종결2024. 8. 13.

판결 선고2024. 10.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807,7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717,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각 2024. 10.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반소피고) A, 2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반소피고) B, 3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24,892,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27,277,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1,295,583원, 원고 B은 5,509,7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주식회사 D('D'),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내역

D 입사일 2009. 5. 1. 2010.
6. 1.

업무 주식회사 E('E')로부터 위탁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

피고 업무 개시 2013. 1. 1. 계약 체결(1년 단위로 계약 갱신.
'이 사건 계약')

업무
퇴사일

2016. 7. 1. 2018. 10.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2)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 가)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 A/S 수배송업무: E 대리점('대리점')이 고객의 단말기 A/S 신청을 받아 E에 이를 접수하면 A/S

접수 건과 대리점의 연락처·지역이 E의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PDA에 전송되고, 원고들은

PDA를 확인하여 대리점에 연락하고 조율된 일정에 고객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수거하여

제조사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가 완료된 단말기를 다시 고객 또는 대리점에 인도한다.

○ 방문서비스: E가 고객으로부터 단말기 A/S를 접수하면 A/S 접수 건이 원고들의 PDA에 전송되고

원고들은 고객의 집 또는 회사를 방문하여 단말기를 수거하여 제조사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가 완료된 단말기를 다시 고객에게 인도한다.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하여 E에 분실 임대폰을

신청하면 고객의 비상 연락처·지역 등 정보가 원고들의 PDA로 전송되고 원고들은 고객과 조율된

일정에 고객을 방문하여 분실 임대폰을 교부한다.



나) 그린폰(중고폰) 수배송

대리점이 고객의 중고 단말기를 감정 및 매입한 뒤 원고들이 중고 단말기를 수거·배송하면 피고는

배송된 단말기를 판정하고 고객은 E로부터 기기변경 단말기 할인혜택을 받는 서비스로, 원고들은

개인 이메일·휴대폰 문자 등으로 전달받은 바에 따라 고객의 중고 단말기 매입·수거 요청 시부터 약

2주 이내에 대리점에 방문 및 수거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입고한다.

3) 근무장소 및 업무 일과 ○ 근무장소: 원고 A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원고 B은 용인 수지구, 수원

팔달구·영통구 지역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관할 지역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지시하는 경우 관할 지역 아닌 인근 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 업무 일과: 09:00까지 관할 지역에 도착, 13:00까지 전날과 당일에 접수된 방문서비스 건 처리,

13:00 이후 대리점 A/S 수배송, 중고폰·임대폰 수배송 등 업무, 15:00 이후 수거한 물품을 직접 A/S

센터에 입고시키거나 택배로 배송, 20:00경 귀가하여 당일 전달받은 중고폰·임대폰 수배송 리스트에

대한 처리 유무를 체크하여 피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감된다(주로 평일 업무).

4) 지휘ㆍ감독 여부 ○ 원고들은 업무내용에 관한 공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고의 업무양식서

등을 항상 구비하여 그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3조), 피고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 절차 및 작업내역 이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을 이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였다(5조).

○ 원고들은 1일 수행 업무 일정 및 차량운행거리 등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고하였다.

○ 근무복장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지하면서 위반 적발 시 1차 경고, 2차 평가 반영(용역비 삭감), 3차

계약 반영(재계약 제외,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 렌트카로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였다.

5)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제공 여부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 업무용 차량을 F에서 일괄 지정된 대로 계약하여 이용하였고 렌트비는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

회사명이 표시된 렌터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업무용 차량 운행거리에 비례한 유류비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6)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역계약상 하도급은 금지되고(4조)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였다(16조).

7) 이윤 창출과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부여하는 바에 따라 업무량이

정해지고 원고들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늘릴 여지는

없었다.

8)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고정급 성격의 기본용역비와 변동적으로 지급된 실적용역비, 방문용역비,

평가용역비, 유류비, 해지방어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평가용역비는 매월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계량 평가 및 비계량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순위로 매겨 부여한 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9-1, 9-2, 13-1, 13-2, 15, 16, 38-1 내지 38-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 즉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E로부터 물류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 점, ○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을 정하고

업무수행 평가 후 그에 따라 평가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복장 등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정하고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한 점, ○ 원고들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 원고들이 업무용 차량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 있고 사고 시 보고 의무가 있는 점 및 제공받은 업무 관련 비품의 내역, ○

기본용역비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평가용역비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이라고 할 것인 점, ○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 근로자로

인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지급할 돈의 범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원고 A - 평균임금: 89,565.65[= (2,814,690원 + 2,616,623원 + 2,719,161원) ÷ 91일]

- 월 임금액은 유류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세전금액

- 연차수당: 3,532,185원

- 연차수당 가산한 평균임금: 99,269.46원

- 재직일: 2,618일(2009. 5. 1.부터 2016. 7. 1.까지)

- 청구 퇴직금(갑 34): 21,360,612원(= 99,269.46원 × 30일 × 2,618일/365일)

○ 원고 B - 평균임금: 84,397.57원[= (2,615,183원 + 2,595,081원 + 2,554,312원) ÷ 92일]

- 월 임금액은 유류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세전금액

- 연차수당: 3,668,200원

- 연차수당 가산한 평균임금: 94,365.5원

- 재직일: 3,044일(2010. 6. 1.부터 2018. 10. 1.까지)

- 청구 퇴직금(갑 35): 23,609,472원(= 94,365.5원 × 30일 × 3,044일/365일)

나. 인정사실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돈 및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 A

2016년 4월 1,969,232 233,697 100,000 2,302,928 230,293 2,533,221

2016년 5월 1,984,496 156,378 - 2,140,874 217,087 2,354,961

2016년 6월 1,943,999 280,770 - 2,224,768 222,477 2,447,245

○ 원고 B

2018년 7월 2,015,556 34,139 - 2,139,695 213,970 2,353,665

2018년 8월 2,081,536 41,172 - 2,123,248 212,325 2,335,573

2018년 9월 2,058,312 31,580 - 2,089,892 208,989 2,298,88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2-14, 22-15, 22-16, 23, 24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등).

○ 유류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일지, 일일운행거리와 누적운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일지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운행거리에

비례한 유류비를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류비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유류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의 공급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위 법 제31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용역비와 함께 지급하여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연차휴가수당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계속근로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6. 29. D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들의 D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 A은 2009. 5. 1.부터, 원고 B은 2010. 6. 1.부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등).

○ 원고 A은 2009. 5. 10., 원고 B은 2010. 6. 1. 각 D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들이 2013. 1. 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5. 6. 29. D을 흡수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부터 E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D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D이 피고에 흡수합병된 2015. 6. 29.

이전으로서 당시 피고와 D은 별개의 법인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흡수합병을 통해

원고들의 D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구체적 퇴직금의 산정

○ 원고 A - 일 평균임금 64,810.18원(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미지급 퇴직금: 6,807,732원(= 64,810.18원 × 30 × 1,278/365. 원 미만 버림)

2016년 4월 1,969,232 64810.18 1,278 6,807,732

2016년 5월 1,984,496

2016년 6월 1,943,999

일수: 91일(B) 5,897,727(A)

○ 원고 B - 일 평균임금: 67,884.82원(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미지급 퇴직금: 11,717,105원(= 67,884.82원 × 30 × 2,099/365. 원 미만 버림)

2018년 7월 2,105,556 67884.82 2,100 11,717,105.91

2018년 8월 2,081,536

2018년 9월 2,058,312

일수: 92일(B) 6,245,404(A)

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퇴직일인 2016. 6. 30.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2.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다른 한편 원고 A이  2019. 6. 26.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합계



17,659,7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2019가소19375) 2019. 8. 16.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재항변은 이유 있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 원고들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2022. 2. 19.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돈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6,807,73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7. 16.부터, 원고 B에게 11,717,10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0.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부터 근로소득을 전제로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서 사업소득을 전제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인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피고는 사전구상권의 행사 내지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사전구상권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등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백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여지도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정은영

별지


